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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는 중국과 더불어 유일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 이하 ETS)를 운영하

면서도 중앙집권적 전력가격 결정에 따른 배출권 시장의 

전력시장의 연동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제한적 시장시

스템을 가지고 있다. ETS의 본 취지 상 제도에 편입되기 

힘들 정도의 소규모 기업이나 개인들은 전기 사용에 따른 

화석연료 증가 기여분을 전기비용 부담을 통해서 간접적

으로 배출권 구매 비용을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한국과 같이 전기 소매시장 가격이 통제된 상태에서는 발

전사들의 소비자로의 배출권 구매 비용 부담 전가가 시장

기능을 통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독점 소매판

매 사업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을 사후에 정산해주는 형식

을 취하게 된다. 소매 전력시장이 자율화되어 전기가격을 

배출권 비용에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어서 사전에 별도의 

배출권 구매비용 정산이 필요 없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의 해외사례와 상반된다. 문제는 이러한 사후정산 방식이 

발전사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감축유인을 충분히 줄 

수 없어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이다. 
연료전환은 시설교체 등을 통한 개별 전원의 온실가스 

저감을 제외하고는 발전부문에 있어서는 거의 유일하고 효

과적인 저감 수단이기 때문에, ETS가 이러한 정책목표 달

성에 기여할 수 있었는지는 그간의 많은 사전 연구에서 관

심을 받아왔다. 이에 대부분의 배출권 가격 모형에 있어서

는 통과의례처럼 항상 석탄 및 LNG, 배출권 가격 상관관계 

분석이 필수적인 방식으로서 인식되어 왔다(Delarue, 
Voorspools and D’haeseleer, 2008; Koch and Bassen, 2013; 
Yu and Mallory, 2014; Han T. and Lim D., 2019; Zhou and 
Huang, 2021). 그러나 국내 ETS의 경우 연료전환 및 전원

구성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음에도 사후정산 방식으로 인

해 이전 연구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유의미한 효과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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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못했다(Yu J. et al, 2017; Lee and Yu, 2017; Sohn 
D. and Jeon Y., 2018; Park J. et al, 2018; Sohn I. et al, 
2019; Bae S., 2020; Lee J., 2020). 해외에서는 전력생산에 

따른 별도 정산이라는 절차가 아예 없기 때문에 사전연구도 

없지만,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할당방식에 따른 연료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도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Cramton and 
Kerr, 2002; Falbo, Felletti, and Stefani, 2013).

본고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존 발전비용 정

산 방식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추가

적 목표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과도기적으로 도입

되어 2022년까지 운영되어 온 배출권 비용 정산제도를 분

석하고, 그 한계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급전 방식으

로의 진화해야 할 필요성을 고찰한다. 실제로 제3차 ETS 
계획기간 하에서 환경급전의 핵심 매커니즘인 연료전환 

효과가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 할당 방식으로서 발전부문

의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동일한 벤치마크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제도도 고려했었는데, 기존 할당 방식(유무상 및 

조정계수)과 실제 배출권 가격/연료비(각종 세금 등 포함)
의 정확한 관계에 대한 사전연구 부재가 제도 미채택의 

사유였기 때문이다. 이에 둘째로 본고에서는 다양한 시나

리오를 감안한 연료전환 가능성 여부를 점검한다. ETS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 측면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지만, 특

히 이러한 논의가 의미있는 이유는 부문간 감축목표가 존

재하는 국내 정책 고유의 조정계수 등 할당 관련 지수가 

현재 우리나라에 유효한 연료가격 및 배출권 가격 상태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질 것인지가 그간 별도로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유무상 할당 여부에 따라

서도 급전순위 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최초로 시도한다.

2. 배출권 정산 방식 관련 정책현황

산업부문에서는 생산(판매)원가에 배출권 구매 의무준

수 비용이 반영되면 이는 최종재 판매가격 상승으로 소비

자들에게 전가된다. 이는 제품의 가격상승과 매출감소로 

이어지고, 그 결과, 시장원리에 의해 자연스럽게 탄소집약

적 제품 소비를 줄일 수 있게 한다. 반면에 발전부문에서

는 기후환경요금으로 배출권 의무준수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한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 전력수요가 이에 탄력적으

로 반응하지 않아 소비자측 수요가 일정한 경우가 많고, 
전력회사들도 급전지시에 경직적으로 반응해왔다. 생산량 

감축 외 감축수단도 변변치 않으므로 전력회사의 배출권 

구매비 혹은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감축 비용은 변동비

적 성격(전력생산량에 배출량이 거의 비례)을 지닌다. 
도매전력의 독점수요자라 할 수 있는 한전의 자회사 혹

은 민간발전사에 대한 배출권 구매비용의 정산 방식은 전

원별로 상이한 원료 및 배출권 비용을 발전원가에 한꺼번

에 반영하는 원가 반영 방식과 이와는 별도로 배출권 비용

만을 정산하는 별도 정산 방식으로 나뉜다. 원가 연동제는 

입찰을 통한 사전 정산방식으로 전원간 또는 동일 발전기 

간 급전 우선순위 변동이 가능하고 배출권 가격이 이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사후 별도 정산 방식은 급전순위 

변동이 어렵고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없을 수 있다.  
그런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표현된 배출권 구매비용 

정산에 대한 지금까지의 정부 입장과 기본원칙은 첫째, 
배출권의무준수비용이 전력시장체계(전력시장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둘째, 배출권의무준수비용 정

산은 현재의 전력시장 계통운영과 분리 운영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전력시장이 발전원가를 온전히 반영할 수 없

는 비용기반전력시장(이하 CBP: Cost Based Pool)인 탓이 

가장 크고, 이러한 한계조건 하에서 배출권의 발전원가 

반영 방식은 별도 정산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배출권을 사는 만큼 그대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감축의 주체인 발전사들과 비용을 부담하는 한전이 분리되

어 있는 상황에서 감축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못하는 문

제가 있다. 발전사들이 직접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고 배출

권을 구매하더라도 어차피 한전으로부터 대부분 보상을 받

기 때문이다.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한 전력 소매가

격 때문에 매출이 제한되어 있는 한전은 배출권 정산비용

을 줄일 유인이 있으나, 자회사 등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서는 저감 인센티브가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산금 = MIN[(기준배출량 – 최종할당량), 순구매량] × 기준가격

➀ 정산기준배출량 : 50% 전원평균 배출계수 + 50% 기준년도 

배출계수 감안 당해 직접 배출량

➁ 최종할당량 : 무상할당량 – 할당 취소 + 추가할당 – 이행

년도 순차입량

➂ 배출권 순구매량 : 구매량 – 판매량 + 이행년도 순차입량

➃ 기준가격 : MIN(KRX현물평균, 발전부문 장외구매단가, 
발전부문 장내구매단가, 발전부문 경매평균가)

출처: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2019)

이에 2017년부터 한국전력거래소(Korea Power Exchange)
에서는 발전사들이 구매 사후에 정산 받더라도 감축의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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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가 주어지도록 배출권 비용 정산 기준을 세워 운용 중이

다. 전력거래소는 ETS 이행연도 종료 후 다음 해의 말일까지 

이행연도의 배출권거래비용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정산방식을 택할 경우 동일 전원과 비교해 효율이 좋거나 적

극적인 저감활동이 있을수록 더 유리한 정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감축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발전부

문의 배출권의무준수비용 정산금은 환경규제에 의한 발

전원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일종의 발전부문의 지원금으

로 인식되어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물론 가장 이상적으

로는 유럽과 같이 ETS가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을 유도하

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배출의무 

준수비용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력시장 

구조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전력 도매시장 단계

에서 가격전가가 막혀 있는 현재 구조하에서는 필요 불가

결한 보상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3. 환경급전 논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전으로부터 발전사에 대

한 사후 보전적인 비용 정산 방식은 지속적인 비판을 받

아왔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산단계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또한 배출권 매입비

용이 소비자에게 시차를 두고 전가되게 되어 전기가격 부

담은 피할 수 없게 됨에도, 연료전환은 이뤄지지 않는 것

이다. 이에 더해 배출권 구입 비용을 제3자인 한전이 사후

에 일부라도 보상해준다는 사실 자체가, 발전사로 하여금 

구매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여 부담없이 배출권 

매집에 나설 수 있게 하고 그로 인한 가격 인상을 초래한

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연료전환이 불가능한 현실을 타

개하기 위해 2019년부터 전력시장규칙 개정 등을 통해 환

경급전을 하여 배출권 가격이 얹혀진 채로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어 정산제도를 없애는 방향의 개선이 추진되어 왔

다. 특히 제3차 계획기간(2021 ~ 2025년) 동안 주 연료와 

상관없이 전환부문에 동일한 벤치마크(이하 통합 BM: 
Benchmark) 계수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며 할당계획 

수립을 둘러싸고 큰 논쟁이 있었다. 
벤치마크 방식은 동종 업종의 배출효율을 고려해 상위 

효율 기업의 평균수준을 산출하여 배출권을 할당하는 방

식으로서, 효율이 좋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단위당 적은 

사업장에 유리하다. 그런데, 석탄과 천연가스를 각각 주 

연료로 사용하는 전환부문에 적용될 벤치마크 계수를 적

용하는 방식으로서 연료별로 각각 별도의 BM 할당 계수

를 정하는 연료별 BM의 경우 석탄과 천연가스는 할당에 

있어 아예 다른 기준을 적용 받아 상대적으로 배출효율성

이 나쁜 석탄이 보호를 받게 된다. 따라서 연료전환이 어

렵다는 지적에 따라 석탄, LNG, 중유 등 연료를 통합해 

석탄발전과 LNG발전에 동일한 배출계수를 적용하는 방

안이 적용되면 할당량이 천연가스에 비해 줄어들어 배출

권 구매 부담이 커진 석탄 등 다배출 사업장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배출권 시장 및 연료가격에 따라 통합BM방식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연료전환이 제대

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통합BM 방식이 제안될 당시 

낮았던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우크라

이나 전쟁 등으로 이후 크게 올랐는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석탄이 우선 급전순위를 받게 된다. LNG 연료비 상승 시 

석탄 선호도가 강해져 배출권 가격도 그만큼 상승해 연료

전환은 더 어려워진다. 게다가 그동안 동일 업체 및 원별 

과거 배출량에 근거한 Grandfathering(연료별 GF)방식으로 

할당될 경우 조정계수와 BM 할당방식이 채택될 경우 정

책변수까지 연료전환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4. 시나리오 분석

실제 배출권 가격/연료비(각종 세금 등 포함) 차이/유무

상 및 통합BM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시나리오를 감안한 

연료전환 조건을 점검하기 위해, 이러한 독립변수 변화에 

따른 연료전환 여부를 수리적 모형으로 표현한다. 시나리

오 분석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한다. 첫째, 전
환부문에서의 연료전환 외 저감은 없다. 실제 정산과정에

서 비판받는 점이기도 하고 일단 설비가 완공된 이후에는 

급전지시를 받아 발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위한 배출권 구

매 외에는 발전사 입장에서는 별다른 옵션이 없기도 하다. 
둘째, 동일 전원은 같은 배출전망치(kg/KWh)를 가진다고 

단순화한다. 당연히 최신 설비의 경우 배출효율이 높으나 

본고에서는 배출원을 석탄 및 천연가스 발전사업자로 단

순화한다. 셋째, 운영비와 관련된 자잘한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으나, 연료전환의 기준이 되는 가격 격차는 유무상 

할당정책 및 가격에 따른 배출권 총구매비용에 연료비를 

더한 값을 발전원별로 비교한 값으로 단순화한다.
한국의 CBP 전력도매시장의 경우 비용에 근거해 기존

에 설치된 시설 및 고정비가 아닌 연료비의 반영에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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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가 한계비용을 가지는 전원을 기저발전으로 가져

가고 도매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은 전원 중 

발전비용 가장 높은 발전기로 정의하는 방식이다. 석탄과 

같이 생산 전력 대비 연료비가 저렴한 전원을 기저발전으

로 삼고 비싼 천연가스 등을 첨부부하 발전에 활용해왔으

나,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기저발전을 담당하

는 에너지원에서 높은 경우가 있다. 이경우 ETS가 적용될 

경우 급전 우선순위가 상대적 가격차에 따라 급격히 바뀌

게 된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저 및 첨두부하 발전원

이면서도 온실가스를 배출해 ETS와 연동되는 석탄 및 천

연가스의 관계에 국한에서 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구매 의무가 주어질 경우 두 대체가능 발전원 

간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전통적으로 가격 평행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석탄 연료가격()에 추가해 천연가스 가격

()대비 추가적인 온실가스 발생량에 따른 배출권 구매

비용()이 더해지는 형식이다. 1)

( : 석탄배출계수,  : 천연가스배출계수) 

   ∙  

분석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유연탄 및 천연가스의 가격 

추세는 Fig. 1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Net-zero 
선언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 상황 때문에 최근 두 발전연

료 간 가격 격차가 커져서 연료전환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일시적이라는 전제 하

에 2020년 이전의 가격 수준(유연탄 60원/KWh, LNG 
80/KWh)을 적용하여 연료전환 가능성을 추산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가격 격차 추세가 향후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할당방식 적용 시 

전환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로서의 연료전

환이란 정책목표를 가능케하는 배출권 시장가격과 유연

탄-LNG 가격차이를 가늠해 볼 정책실무적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할당정책에 따른 이러한 연료비 가격 평행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므로 위의 식을 여러 방향으로 응용

할 수 있다. 현재 탄소누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할당

은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존 배출 양태에 변화를 주는 

방향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필요량(과거 3년 기간의 평균)에서 특정 할인율

을 적용하여 일부만을 지급하게 되고 이를 무상 사전할당

1) 실질적으로 발전사들의 연료전환에 영향을 끼치는 발전용 원료 단가는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결정하지만, 정산기준 등 구체적인 방식은 정
책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현물시장은 국내 현장의 가격결정 방식과 다소 시간차가 있으며 주로 거래유동성이 큰 유연탄 
CFR 동북아 5,750 kcal/kg NAR (USD/ton)과 천연가스 Platts JKM™ (Japan Korea Marker) LNG 가격을 사용한다. Platts JKM™ 은 LNG 
관련 현물 화물의 벤치마크 가격 평가로서, 동북아시아와 국제 시장에서의 현물 거래, 입찰, 단기, 중기, 장기 거래에서 사용되어 한국, 중
국, 일본, 대만으로의 착선인도조건물의 현물 시장 가치를 반영한다. 동북아 쪽 이송물량은 사실 국제 LNG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Fig. 1. Fuel prices for power generation per kWh1)

Source: Korea Power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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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정계수라 칭한다. 조정계수는 계획기간 내의 업종별 

감축률에 무상할당비율2)을 곱하여 만들어진다. 3차 계획기

간 전반기(2021 ~ 2023) 부문별 조정계수는 전환일반(0.88), 
전환기타(0.84), 산업단지 전환(0.91), 산업(0.96), 건물(0.9), 
수송(1.00), 폐기물(0.80), 공공기타(0.84)이다.  

업체별 할당량 = 
  업체별 할당신청 인정량 × 조정계수 × 무상할당비율

조정계수 = 사전할당량 / 할당신청 인정량

이 경우 무상조정계수(이하 δ)를 반영한 가격 평형 관

계식은 다음과 같다. 본고에서는 전체 배출권 수급을 고

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무상할당에서의 조정계수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감축해야 하는 비

율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하다. 애초에 업종별 감축목표가 

개별기업으로 쪼개진 것이기 때문이다. 

 ∙    ∙  
δ = 1의 의미는 Grandfathering 방식의 경우 기존 배출

량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식으로 감축 유인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순수하게 연료가격에 따라 

발전원을 선택하게 된다. 다른 극단으로 δ = 0인 경우 모

두 유상할당 혹은 시장구매 하는 것을 의미하며 조정계수 

수준에 따라서 위 식의 좌우변 상대적 크기에 따른 연료

선택이 결정된다. Table 1은 무상 조정계수와 배출권 가격 

수준에 따른 전원별 비용 차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

과를 보여준다. 배출에 따른 연료 및 배출권 구매비 차이

가 음수일 경우 천연가스 사용 비용이 석탄보다 작아져 

연료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으로서, 이하 표 들에서 연료전

환이 발생하는 시나리오는 음영으로 표현한다. 
최근 EU-ETS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Benchmark 

할당방식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로 최종생산품이 

동일한 업종 내에서 동일 Benchmark 할당계수를 적용하는

데 그 이유는 최종 생산품이 동일하고 품질 비교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투입물만 비교하면 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효율(tCO2eq/ 제
품생산량)에 따른 할당방식이라 하고, 3차 계획기간 동안 

대상업체의 평균수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할당한다. 따라서 

목표 벤치마크 기준치가 높아질수록 유상할당과 유사해져

서 시장 전체적으로 배출권의 전반적인 구매량은 올라갈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벤치마크 할당에 따른 연료

전환 조건식은 BM 계수, (= 상위업체기준 ) 다음과 같이 

재정의할 수 있다.
    ∙  ∙      ∙  ∙  
기준율 높이면 원단위 기준으로 상위권은 그 영향이 중

립적이나, 하위권은 배출권을 사거나 저감해야 하는 압력

이 커지게 된다. 위 수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천연가스 사용 or 〈석탄 사용    

2) 3차 계획기간 중 원칙적으로 10% 유상할당이 적용되나, 탄소누출업종 등을 반영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100% 무상할당 적용.

           
  δ

30 40 50 60 70 80 90

0.7 15.05 13.40 11.75 10.10 8.45 6.80 5.15 
0.6 13.40 11.20 9.00 6.80 4.60 2.40 0.20 
0.5 11.75 9.00 6.25 3.50 0.75 -2.00 -4.75 
0.4 10.10 6.80 3.50 0.20 -3.10 -6.40 -9.70 
0.3 8.45 4.60 0.75 -3.10 -6.95 -10.80 -14.65 
0.2 6.80 2.40 -2.00 -6.40 -10.80 -15.20 -19.60 
0.1 5.15 0.20 -4.75 -9.70 -14.65 -19.60 -24.55 
0 3.50 -2.00 -7.50 -13.00 -18.50 -24.00 -29.50 

Source: Author’s calibration 

Table 1. Effect of Permit–Allocation Adjustment Rate for Fuel Conversion 

(Unit: 1,000 Korean Won/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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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앞서 무상할당 식에서 δ = 0(즉 100% 유상)의 효

과와 가격효과 동일한 평형식을 도출할 수 있고 실질적인 

통합BM 계수의 높고 낮음에 따른 연료전환 자체의 영향

은 이론적으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상할당에 비해   % 벤치마크 계수인 BM의 목표치에 따른 가격역전 효

과는 실질적으로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위 기준율

을 높일 수록 유상할당과 유사해지는(혹은 연료전환 효과

를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 그러나, 위 식에

서 볼 수 있듯이 벤치마크 목표 수준과 유상할당은 관계

가 없다. 예컨데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오염물질을 최소

화할 수 있는 우수 상용화 기술을 뜻하는 최상가용기법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기준에서는 모두 무상

으로 받게 되어 재원을 들여 배출권을 확보해야 하는 유

상할당효과가 전무하기 때문이다.3) Table 2에서는 BM 목

표치를 제외하고 연료비 차이를 감안한 연료전환 가능성

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사실 통합BM 여부는 유상할당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통합BM을 적용했다는 것은 발전부문 전체적으로 할당되

는 배출권의 양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할 때 이를 어떻게 

배분할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무상으로 배분하는 기준

은 특정 상위권 그룹의 배출계수를 기준으로 한 통합BM
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유상할당 비중(혹은 무상할당 조정

계수)는 함께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예컨데 유상할당 비

중을 40% 한다면 나머지 60% 무상할당되는 배출권의 분

배 기준이 통합BM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Table 3는 상

위 50% 수준의 배출계수 기준으로 벤치마크 할당할 때 

유상할당 비중을 각기 다르게 적용할 때 연료의 전환 가

능성을 표현한다. 이에 통합BM을 활용한 무상할당과 이

3) 벤치마크 목표 수준이 높아지면 배출권 구매량이 늘어난다는 점에선 유상할당 효과와 유사하지만, 연료전환 가능성의 변수가 되지는 
못한다는 점이 다르다. 

               
Auctioning %

30 40 50 60 70 80 90

10% 10.93 7.90 4.88 1.85 -1.18 -4.20 -7.23 
20% 10.10 6.80 3.50 0.20 -3.10 -6.40 -9.70 
30% 9.28 5.70 2.13 -1.45 -5.03 -8.60 -12.18 
40% 8.45 4.60 0.75 -3.10 -6.95 -10.80 -14.65 
50% 7.63 3.50 -0.63 -4.75 -8.88 -13.00 -17.13 
60% 6.80 2.40 -2.00 -6.40 -10.80 -15.20 -19.60 
70% 5.98 1.30 -3.38 -8.05 -12.73 -17.40 -22.08 
80% 5.15 0.20 -4.75 -9.70 -14.65 -19.60 -24.55 
90% 4.33 -0.90 -6.13 -11.35 -16.58 -21.80 -27.03 
100% 3.50 -2.00 -7.50 -13.00 -18.50 -24.00 -29.50 

Source: Author’s calibration 

Table 3. Policy Mix of Auctioning with 50% Benchmark Allocation

(Unit: 1,000 Korean Won/KWh)

                
Price gap 
(KRW/kWh)

30 40 50 60 70 80 90

70 53.50 48.00 42.50 37.00 31.50 26.00 20.50 
60 43.50 38.00 32.50 27.00 21.50 16.00 10.50 
50 33.50 28.00 22.50 17.00 11.50 6.00 0.50 
40 23.50 18.00 12.50 7.00 1.50 -4.00 -9.50 
30 13.50 8.00 2.50 -3.00 -8.50 -14.00 -19.50 
20 3.50 -2.00 -7.50 -13.00 -18.50 -24.00 -29.50 
10 -6.50 -12.00 -17.50 -23.00 -28.50 -34.00 -39.50 
0 -16.50 -22.00 -27.50 -33.00 -38.50 -44.00 -49.50 

Source: Author’s calibration 

Table 2. Fuel Price Gap Impact for Fuel Conversion for Benchmark Allocation 

(Unit: 1,000 Korean Won/K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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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 유상할당이 더해질 때의 연료전환 시나리오를 사

례로서 제시한다. 
이처럼 발전부문의 연료전환은 유무상 할당비율, 연료

가격 차이, 배출권 가격, BM 방식 비중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게 된다. 정책당국 입장에서 배출총량(본고에

서는 연료전환)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주 수단은 탄

소 가격 수준이라는 거시적 수단이지만, 미시적 정책 수

단으로서 연료별 과세 방식에 따른 가격차이 혹은 배출권 

할당 방식이 함께 동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각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시사점

사회 전부문에 있어 전력의 탈탄소화, 전 산업부문에서 

전기화(electrification)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발전부문에

서의 온실가스 저감도 필수적인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

은 수요감소 외에는 결국 연료전환이 핵심이다. 발전연료

로서 재생 및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화석에너지 중에서는 

석탄의 천연가스로의 대체가 당분간은 중요한 지향점인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에서도 이를 위한 계속적인 할당과 관련한 미시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3차 계획기간 당

시 발전부문의 할당방식 개선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으

나, 기업 혹은 연료전환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사전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로는 큰 제도 변화가 어려웠다. 이

에 실제 배출권 비용 정산 및 할당방식을 정하기 위해 연

료전환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되

었고, 본고에서는 연료가격, 할당방식, 배출권 가격 등에 

따라 실무적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치분석을 통해 발전원료 국세시세에 따라 연료전환

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유상할당의  비중을 제시하였

고, 100% 유상할당과 동일한 연료전환 효과를 보이면서

도 할당대상 기업 간 우열을 두는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통해 동일한 연료전환 효과를 도출함을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부담 및 배출권 시장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정책 선택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기존의 정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배출권 시장의 할당방식을 

고민할 때, 본고의 분석결과는 구체적 정책 선택의 근거

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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